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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이버정치의 연구동향과 향후 과제

<국문요약>

최근 10년 동안, 한국의 사이버 정치현상을 둘러싼 연구들이 적

지 않게 축적되었다. 본 연구는 사이버 정치현상을 세 가지 범주 -

(i) 인터넷 활용의 정치 (ii) 인터넷 안의 정치 (iii) 인터넷에 영향을

주는 정치 - 에서 기존 연구물들을 검토한다.

기존 연구들은 인터넷의 확산이 한국의 정치과정에 미치는 영향들

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많은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체계적인 사

이버정치학의 정립과 발전을 위해,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연구 분야의 균형적 발전이 필요하다. 연구 주

제의 측면에서 대부분의 기존연구들은 ‘인터넷 활용의 정치’에 편중

되어 있으며, ‘인터넷 내의 정치’와 ‘인터넷에 영향을 주는 정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있다. 특히, 정보자원의

분배와 규제는 정치적 갈등의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분야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는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이버 정치현상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

하다. 기존 연구들이 유기적 연관성을 지니면서 진행되기 보다는

특정 세부 주제에 매몰되어 각각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강하

였다. 그 결과, 사이버 정치현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 및 체

계적인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셋째, 사이버 정치현상에 대

한 비교론적 연구가 필요하다. 인터넷은 가치중립적인 기술에 불과

하기 때문에, 그 기술을 채택하고 이용하는 방법 및 방향, 온라인

공간의 윤리와 규범의 내용, 그리고 인터넷 자원을 둘러싼 경쟁과

인터넷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내용은 국가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즉 정치체제, 정치문화, 정치과정의 특징, 경제적 수준 등과

같은 지역적 특징 변수들을 고려한 비교론적 연구들을 토대로 다양

한 가설들의 창출과 검증을 통해 사이버 정치현상 연구의 폭과 깊

이를 확장하고 심화시켜야 할 것이다.

[ 주제어 ] 사이버정치, 인터넷 활용의 정치, 인터넷 안의 정치,

인터넷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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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오늘날 한국정치는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출현과 대중화로 역동

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시민들은 온라인 공간(인터넷 게시판 및

토론장)을 새로운 정치참여의 장으로, 그리고 인터넷을 새로운 정치

참여(사이버행동주의)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당들은 당내 공

직후보자 선출에 전자투표를 활발히 이용하고 있으며, 정당 지도자들

은 자신의 웹사이트‧블로그‧미니홈피 등을 통해 지지자를 동원하거

나 팬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의회 역시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해 다양

한 의정활동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반시민들의 참여를 유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네트워크의 끊임없는 확장과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의 생산‧유통‧소비의 증가는 인터넷의 내재적 가치를 더욱 상승

시켰으며, 더불어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발생시켰다. 즉 인터넷의 일

상화는 인터넷과 정보유통을 둘러싼 새로운 갈등 및 규제 현상을 초

래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표현의 자유 vs. 프라이버시 보

호’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며, 인터넷 게시판의 ‘실명제 vs. 익명제’

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과 법률적 규제이다. 요컨대, 인터넷의 확산이

새로운 정치현상을 낳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 ‘사이버정치’ 현상이 학자들의 주요 관심의 대상이 된 것

은 1990년대 중반 이후이다. 초기 학자들의 논의는 전자민주주의를

둘러싼 서구 학자들의 논쟁(낙관론 vs 회의론)들을 소개하거나, 민주

주의의 질적 향상이라는 규범론적 관점에서 인터넷의 정치적 활용의

방향과 내용을 다루었다. 즉 민주주의를 둘러싼 정보통신기술의 양면

성(긍정적 및 부정적 효과)에 주목하면서, 사이버공간의 민주화를 위

한 기술적 요건(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축, 네트워크의 신뢰성 확보

등), 제도적 요건(정보접근권 보장, 비용의 저렴성, 통신검열의 철폐,

상업적 압력의 배제 등), 시민적 요건(분별 있는 시민 등)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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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론적 분석의 초점이 맞춰졌다(이유진 1997; 강상현 1999; 권기헌

1999). 이러한 규범론적 연구가 네티즌의 정치행태 및 인터넷의 정치

적 활용에 관한 실증적 연구로, 그리고 정보자원을 둘러싼 사회구성

원의 갈등 및 제도적 규제에 관한 구체적 사례연구로 전환된 것은

2000년대 초반이었다. 인터넷이 우리의 일상생활의 일부가 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학문적 관심도 함께 높아갔다. 이에 따라 한국의 사이버

정치현상을 둘러싼 경험적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던 것이다.

최근 10년 동안, 한국의 사이버 정치현상을 둘러싼 연구들이 적지

않게 생산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물들의 내용 검토를 토대로 사

이버 정치현상을 둘러싼 연구들의 내용과 흐름을 살펴볼 것이다. 그

리고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사이버정치 연구의 지평 확대와 질적

심화를 위한 향후 과제를 논의하려고 한다.

Ⅱ. 인터넷의 확산과 사이버 정치현상

한국 사회에서 인터넷의 양적 확산 및 질적 진화는 매우 빠른 속

도로 진행되어 왔다. 인터넷이 상용화되어 일반인의 인터넷 접근이

가능하게 된 것은 1994년이었다. 초기 인터넷은 이른바 ‘PC통신’으로,

주로 문자 위주의 정보제공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초에 들어,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이 구축되면서 동영상 및

멀티미디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제공이 가능하게 되

었다. 나아가 2000년대 중반 이후, 정보통신기술은 공급자 친화적 웹

1.0 환경에서 수요자 친화적 웹 2.0 환경으로 진화하여 왔다.

인터넷 정보통신기술의 진화에 따른 인터넷 이용자 및 이용률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1999년 9백40만명에 달하던 국내의 인터넷 이용

자수(만 6세이상)는 2002년에는 2천6백만명, 2004년에는 3천1백만명,

그리고 2008년에는 3천5백만명으로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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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 이용률(만 6세이상) 역시 1999년의 22.4%에서, 2002년에는 59.4%,

2004년에는 70.2%, 2006년에는 74.8%, 그리고 2008년에는 77.1%로 상

승하였다.1)

인터넷의 확산과 기술의 진화는 일반시민들의 온라인 활동의 활성

화를 가져왔다. 2008년 인터넷 이용실태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인터

넷 이용자 10명 가운데 8명이 인터넷을 통해 각종 정보 및 자료를 획

득하거나 이메일 및 메시지 등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네티즌의 50.2%가 온라인 카페 및 공동체의

이용자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네티즌의 61.3%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

스(Social Network Service)를 이용하고 있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인터넷의 확산은 과거 우리사회가 경험하지 못했던 정치현상, 즉

사이버 정치현상을 낳고 있다. 마골리스와 레즈닉((Margolis &

Resnick 2000, 8-21)은 사이버 정치현상을 크게 세 차원에서 파악한

다. 첫째, ‘인터넷 활용의 정치’(Political Use of the Net)이다. 이는

인터넷 및 온라인 공간의 도구적 활용을 통해 특정 집단들이 각각

자신의 정치적 가치 및 이해를 실현하려는 사이버 정치현상을 의미

한다. 예컨대, 특정 정당 혹은 정치지도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유권

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동원하는 활동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둘째, '인터넷 안의 정치'(Intra-Net Politics)로서 오프라인 상의 정치

와 대비되는 온라인 상의 정치현상을 지칭한다. 이는 사이버 공동체

의 출현과 소멸, 사이버 공동체의 규칙 형성과 의사결정, 온라인 공간

에서 네티즌들의 정치적 역학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셋째, '인터넷에

영향을 주는 정치'(Politics that Affects the Net)로서, 인터넷이 제기

하는 다양한 공공현안을 둘러싼 오프라인 정치현상을 의미한다. 예컨

1) 국가별로 비교해 볼 때(2007년도 기준), 한국의 인터넷 이용률은 세계11

위이며, OECD 회원국들 가운데 가구당 인터넷 보급률(94.1%) 및 인터

넷 이용자의 웹페이지 구축률(36.8%)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인터넷

진흥원 2009, 362-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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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인터넷의 확산으로 인한 지적 재산권과 정보공유의 문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의 문제, 실명제와 익명제의 문제 등을 둘러

싼 첨예한 이해 갈등 이슈들이 이에 해당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세 차원에서 그간에 생산된 연구들을 대상으로

기존 연구들이 내재하고 있는 이론적 시각 및 논쟁점을 중심으로 검

토하려고 한다. 그리고 기존 연구들은 특정 학술지에 게재된 것들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학술지와 저서들을 대상으로 분석할 것이다.

III. 인터넷 활용의 정치

한국에서 ‘인터넷 활용의 정치’에 관한 연구들은 내용적으로 시민

사회와 정치사회의 인터넷 활용 가능성과 인터넷의 활용이 정치과정

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1. 시민정치참여

인터넷을 이용한 시민들의 정치참여는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에 기초한 정보습득, 정치토론,

집단행동 등을 포괄한다. 이와 관련한 학문적 쟁점은 두 가지로 요약

된다. 그 하나는 “인터넷의 확산이 정치참여의 규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인터넷의 확산이 ‘숙의

적’(deliberative) 정치참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의 문제이다.

1) 투표참여

인터넷이 시민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싸고 두 가지 상반된

주장이 대립하여 왔다. 먼저 동원론적 시각(mobilization perspective)

으로, 인터넷의 대중화가 정치참여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기존

의 정치적 무관심층의 정치참여를 촉진시키며, 나아가 기존 정치적



한국 사이버정치의 연구동향과 향후 과제 99

소외계층에게 새로운 정치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비해, 강화론적 시각(reinforcement perspective)은 인터넷이 정치적

무관심층이나 소외계층의 정치참여를 촉진하기 보다는, 기존 정치참

여 집단들에게 추가적인 정치참여 채널을 제공하게 될 뿐이라고 주

장한다. 즉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s) 현상은 정치자원의 소유

자와 비소유자 간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기존의 정치참여 형태를

더욱 고착화시킬 것으로 본다.

두 가지 상반된 가설들을 염두에 두고, 인터넷의 ‘참여’ 효과에 대

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우선, 네티즌으로 통칭되는 인터넷

사용자 집단의 정치정향과 참여행태에 관한 연구들이다. 이와 관련하

여, 황용석(2001)의 연구에 의하면, 네티즌들의 정치사이트 방문 및

활용은 그들의 사회경제학적 지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남성이 여성보다,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치사이트의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인

터넷의 확산이 기존 정치참여의 기본적인 틀을 바꾸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인터넷의 확산이 기존 정치참여집단의 정치참여를

더욱 촉진하는 반면, 정치적 무관심층 혹은 소외계층의 정치참여를

유발시키는 효과는 매우 빈약함을 의미한다. 즉 강화론적 시각이 현

실에 더욱 가까움을 시사한다.

이에 비해, 박선희 ‧주정민(2004)의 연구는 인터넷의 확산이 정치적

무관심층의 정치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이들은 2003년 16대 대통령선거 당시 인터넷 대안언

론의 역할을 분석한 결과, 인터넷 대안언론의 활동이 온라인 의견형

성, 정치참여, 그리고 오프라인의 투표관련 행위에 영향을 미쳤으며,

적극적 온라인 정치행위자들이 새로운 의견지도자로 부상하고 있음

을 밝히고 있다.

한편, 한국 네티즌 집단을 분석한 정연정‧조성대(2004)의 연구는

인터넷의 확산이 강화론적 효과 및 동원론적 효과를 동시에 발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강화론적 입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한국 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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즌들 가운데 대체로 남성의 비율이 높으며, 고학력층과 고소득층이

중심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비네티즌 집단이 기존 매

체(신문, TV 라디오)에서 공공문제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데 비해,

네티즌 집단은 인터넷과 기존 매체 모두에서 공공정보를 획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동원론적 입장을 지지하는 증거로 정치적

무관심 층으로 여겨지던 20대와 30대가 네티즌 집단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더불어 네티즌 집단은 비네티즌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

실정치 참여에 적극적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역대 선거에

서 20대와 30대가 투표참여율이 가장 저조한 정치적 무관심층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매우 특이한 현상으로 파악된다. 왜냐하면, 인터

넷의 확산이 정치적 무관심층인 20-30대 유권자들을 정치적 관심층

으로 전환시키는 효과를 발휘함에도 불구하고, 20-30대 유권자들의

투표참여율은 여전히 전체 유권자의 투표참여율 보다 낮을 뿐만 아

니라, 전체 투표율과 20-30대 투표율 간의 격차는 증가하고 있기 때

문이다(윤성이 2003).

이와 관련하여, 김용철 ‧윤성이(2004)의 연구는 ‘장기적 동원론’의

입장을 취한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온라인 활동이 유권자들의 선거관

심도를 제고하는 데 긍정적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직접 효과를 지

니고 있으나, 온라인 활동이 유권자들의 투표참여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온라인 활동이 유권자의 정치적

관심도를 제고하고, 증가된 정치적 관심도가 유권자의 투표참여에 간

접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전통적으로 정치적 무관심층 비율이 높은 젊은 네티즌이 온라인 활

동에 매우 적극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인터넷의 확산이 장기적으

로 젊은 네티즌들의 투표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온라인 활동이 매우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20-30대의 투표참

여율은 증가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왜 ‘2030세대’의 투표참여율

은 저조한가? 이에 대해 김현우(2005)와 조성대 ‧정연정(2006, 57-58)

은 ‘2030세대’의 전통적 정치참여(투표참여)보다는 온라인 토론 및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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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행동주의(online activism) 등 새로운 정치참여 수단을 통해 자

신들의 의견과 공적 관여를 서로 연결하는 대안적 방법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오디오, 플래시,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기반의

기술 발전이 ‘2030세대’만의 독특한 정치참여 방식을 창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 온라인 정치참여

‘장기적 동원론’의 등장과 2030세대의 ‘대안적 정치참여’의 관점은

(i) 온라인 토론활동을 통한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의

성취 가능성과 (ii) 사이버공동체 활동을 통한 네트워크 정치참여

(political participation by network)에 더욱 주목하게 하였다.

(1) 온라인 토론

온라인 토론에 대한 초기 연구는 서구 학자들의 논쟁적 가설들에

입각하여 크게 긍정론과 비판론을 둘러싼 담론적 연구가 주류를 이

루었다. 긍정론은 이른바 ‘전자적 공론장’(electronic public sphere) 모

델로 표현된다. 이에 따르면, 인터넷이 네티즌들 간의 다양한 정보와

견해의 활발한 교환을 통해 숙의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

다는 것이다(윤영민 2000; 홍성구 2001). 즉 인터넷 공간의 특징인 익

명성‧쌍방향성‧개방성은 공적 이슈를 둘러싼 일반시민들의 자유로운

참여와 격의 없는 토론을 가능하게하며, 이를 통해 좀 더 높은 수준

의 공적의사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비해, 비판론은 ‘파편

화’(fragmentation) 모델 혹은 ‘발칸화’(balkanization) 모델로 표현된

다. 비판론자들은 온라인 공간이 ‘공론장’으로 기능하기에는 많은 한

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사이버공간은 정제되지 못한 정보가

범람하고 대중여론이 여과되지 않는 채 토론과정에 그대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고, 인터넷의 빠른 속도로 인해 온라인 토론은 신중한 생

각 및 고려의 과정을 생략한 채 즉각적으로 진행되기 쉽다고 비판한

다. 또한 토론 참여자들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기 보다는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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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표출하는데 몰두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공론장으로 발전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황근 2001;김

일영 2004; 이한구 2004; 이동수 2004).

두 경쟁적 가설들은 실증적이며 행태적 연구를 촉발시켰다. 초기

경험적 연구들은 주로 사례분석에 기초하고 있다. 총선연대 웹사이트

게시판 분석(윤영철 2000)과 제16대 총선 후보자 사이버 게시판 분석

(황근 2001)은, 비판론자들이 예견하였듯이, 대부분의 게시글들이 비

이성적이며 대화의 내용이 감정적 충돌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

다. 이에 따라, 이후 연구들은 “어떤 조건들이 인터넷 정치토론을 이

성적이고 숙의적인 토론으로 유인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기 시

작했다.

우선 김종길(2006)은 10개의 인터넷 미디어 토론방에 대한 내용분

석 및 네티즌 여론조사에 기초하여 인터넷 공간의 민주주의적 잠재

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인터넷 미디어 토론방이 네티즌

의 표현 욕구를 충족시키는 시민참여 미디어로 등장하고 있으나, 민

주적이고 성찰적인 공론장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즉 근거 없는 정보와 추측, 논리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펌글’과 ‘댓글’

이 온라인 게시판을 압도하고 있으며, 토론이 상호 이해와 협의를 통

해 공론형성에 기여하기 보다는 극단적 입장으로 양분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온라인 토론방을 ‘숙의적’ 공간으로 발전시

키기 위한 조건으로 (i) 참여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토론방의 구조

적 재디자인, (ii) 시민들의 인식변화와 소통역량의 강화, (iii) 상호존

중과 관용의 문화 등을 제시한다.

또 다른 연구들 역시 인터넷 공간에서 ‘숙의적 커뮤니케이션’의 가

능 요건을 제시한다. 실험방법을 이용한 게시판 내용분석 결과에 의

하면, 인터넷 공간의 익명적 조건이 보다 많은 네티즌들의 토론 참여

를 촉진하며, 토론 중재자의 적절한 개입(의제에 대한 정보제공 및

토론방향의 제시)과 토론효능감 강화장치(예: 토론 참여도 및 공헌도

에 평가지수)가 토론의 품질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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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요컨대, 인터넷 토론방의 구조적이며 규제적 조건들을 적절히 조

작함으로써 온라인 공간을 사회적 공론장으로 승화시킬 수 있음을

주장한다(이준웅‧김은미‧문태준 2005; 이준응‧김은미 2006). 이와 비

슷한 맥락에서, 류성진‧고흥석(2007)은 온라인 게시판의 합리적 운용

을 위해서는 참여자들의 토론능력 향상이 근본적임을 지적한다. 또한

정영수(2008)는 온라인 토론공간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온라인 공간에

대한 사회적 신뢰감이 조성되어야 하며,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온라인 게시판이 디자인되어야

하며, 더불어 온라인 토론문화의 합리화를 위한 교육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2) 온라인 사회운동

온라인 토론과 더불어, 오프라인 공간의 전통적인 정치행동과는 전

혀 다른 형태의 온라인 행동주의에 대한 학문적 관심도 높아졌다(백

욱인 1999; 조동기‧오영석‧조희경 2001). 이들 초기 연구들은 인터넷

이 어떻게 사회운동에 활용되고 있으며, 인터넷과 사회운동의 결합으

로 인해 기존 사회운동방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에 분석의 초

점을 맞췄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온라인 사회운동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외국 사례에 대한 소개에 치중한 까닭에, 한국사회에서 등장

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

었다.

한국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사회운동이 본격적으

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민경배(2002)와 고동현(2003)의 연구이다.

이들 연구는 한국 사례들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의 사회운동

이 온라인 활동과 오프라인 활동이 결합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

며, 특히 온라인 네트워크가 새로운 사회운동의 주체로서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들은 사회운동의 유형화를 통해 온라인

사회운동의 발단, 전개, 결말에 이르는 역동적 과정에 대한 분석을 시

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초기 연구들과 확연히 구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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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례들을 분석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사회운동 연구는 이내

NGO들의 인터넷 이용 실태 연구, 다양한 이론적 시각들의 검토를

위한 사례연구 및 비교연구, 그리고 초국적 사회운동의 연구로 이어

졌다. 첫째, NGO들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실태 연구(김의영 2004; 김

종길 2005; 김명아 2007)에 의하면, 한국의 NGO들은 대체적으로 인

터넷을 오프라인 활동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높고, 인

터넷의 활용 자체가 전통적이고 위계적 운동조직의 변화에는 별 영

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둘째, 이론 검증을 위한 비

교연구들에 의하면, 인터넷의 기술적 특성은 사회운동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잠재력을 지님과 동시에, 사회운동의 ‘황폐화’를 촉발할 수

있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인터넷의 활용은 사회운

동을 둘러싼 정치적 기회구조를 확장시키고, 운동자원의 추출과 절감

에 기여하며, 운동연대감의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사회

운동을 비이성적 온라인 포퓰리즘(online populism)으로 이끌 수 있는

위험성도 함께 지니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장우영 2006; 김용철

2008a). 셋째, 인터넷 네트워크에 기초한 ‘초국적 사회운동’의 가능성

과 그 의미를 살피는 연구이다. 초국적 사회운동은 기본적으로 네트

워크가 주체가 되는 운동인 까닭에, 네트워크 조직자의 역할, 의사결

정 구조의 민주성과 평등성, ‘디지털 디바이드’의 극복이 ‘초국적 사회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일차적으로 넘어야 할 과제로 제시한다(윤민

재 2005; 김은규 2005; 정연정 2008).

2008년 발생한 촛불시위는 온라인 사회운동을 둘러싼 새로운 연구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특히 (i) 온라인 활동과 오프라인 활동 간의 상

호작용이 사회운동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ii) 인터넷의 확산으로 인

한 새로운 정치참여집단의 창출 여부를 둘러싼 학문적 관심을 촉발

하였다. 첫째, 온-오프 상호작용 연구들은 사회운동 네트워크의 발전

양상 및 동학에 분석의 초점을 맞췄다. 송경재(2009)는 온-오프 상호

작용을 온라인 행위자와 오프라인 행위자 간의 정보네트워크, 연계네

트워크, 참여네트워크 등 중층적 네트워크의 형성과 활동이라는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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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분석하였는데, 이러한 운동네트워크 형성은 온라인 활동과 오프

라인 활동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김용

철(2008b)의 연구에 의하면, 활발한 온-오프 상호작용이 느슨하게 연

계된 수평적이며 다중심적(polycentric)인 운동지도부를 창출하여 외

부의 도전과 탄압에 대해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회운동의

적응력을 제고시키는 효과를 생성하고 있으며, 동시에 물리적 행위와

전자적 행위의 교차는 운동의제를 효과적으로 확산시켜 운동연대감

및 동원력을 강화시키고 사회운동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기여하였음

을 보여준다.

둘째, 인터넷의 확산이 네티즌의 정치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연구이다. 조기숙 ‧박혜윤(2008)의 실증적 연구에 따르면, 2008년

촛불집회의 참여자들은 일반 국민들과 사회경제적 배경 및 태도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집회 참여자들은 대재 이상의 고학력 집단으로 인

터넷에서 주로 정보를 획득하고 있으며, 개인주의적이며 탈물질주의

적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

자들은 2008년 촛불집회를 물질주의를 대변하는 정부와 탈물질주의

적 시민들 간의 ‘문화적 충돌’로 해석한다. 한편 김용철‧김준우(Kim

& Kim 2009)의 연구는, 2008년 촛불시위 참여집단의 분석을 통해,

인터넷의 확산이 ‘참여적’ 정치문화의 창출과 기존 정치적 무관심층

(학생과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촉발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즉 인터넷

의 확산이 단지 기왕의 정치참여집단에게 추가적 정치참여 수단만을

제공한다는 ‘강화론’적(reinforcement) 시각을 비판하고, 인터넷의 대

중화가 새로운 정치참여집단의 창출은 물론이고 새로운 정치문화의

생성에도 기여한다는 '변형론'(transformation)적 시각의 유효성을 제

기한다. 이와 유사한 주장은 윤성이(2009)와 조화순(Jho 2009)의 글에

서도 발견된다. 즉 이들은 2008년 촛불시위 분석을 통해, 인터넷의 확

산이 행위자의 태도 변화 및 정치참여 행태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

러한 현상은 ‘비정치적 집단의 정치참여’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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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사회

인터넷의 정치적 활용이 선거정치, 정당정치, 의회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몇 가지 경쟁적 가설들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즉 선거정

치와 관련하여 ‘변화가설 vs. 정상화가설’의 적실성 논쟁이, 정당정치

와 관련하여 ‘정당쇠퇴론 vs. 정당강화론’의 적실성 논쟁이, 그리고

의회정치와 관련하여 ‘의회정치의 활성화론 vs. 의회정치의 쇠퇴론’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의 활성화 방안 및 전략이 논의되어 왔다.

1) 선거정치

선거정치 영역에서 인터넷의 정치적 활용에 대한 기존 연구는 대

체로 세 개의 주제 - (i) 정당간 선거경쟁도, (ii) 온라인 정치인 팬클

럽, (iii) 인터넷(전자)투표의 도입과 그 효과 - 로 압축된다. 흥미로운

것은 연구주제의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은 명시적으로 혹

은 묵시적으로 두 개의 상반된 이론적 가설 - 변화가설 vs. 정상화

가설 - 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었다. 변화가설(change hypothesis)은

인터넷의 확산이 기존의 정치과정에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

며, 정상화가설(normalization hypothesis)은 인터넷의 확산에도 불구

하고 기존의 정치 판도는 지속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첫째, 정당간 선거경쟁도의 측면에서, 변화가설은 기존 미디어 선

거운동 및 면대면 선거운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인터

넷 선거운동의 확산이 정당들의 유권자 동원능력의 평등화를 촉진시

켜 선거운동에 있어서 거대정당과 소수정당 간의 격차가 축소될 것

으로 예측한다. 이에 비해, 정상화가설은 인터넷 선거운동의 확산이

기존의 선거정치 판도를 변화시키지 못할 것으로 본다. 즉 인터넷 도

입 초기에는 선거운동의 환경변화에 적극적인 소수당이 일시적으로

사이버공간에서 우세를 점할 수는 있으나, 결국엔 상대적으로 풍부한

재정적 능력을 보유한 다수당이 높은 수준의 인프라와 웹사이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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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면서 사이버공간에서의 선거운동 역시 다수당이 지배할 것으

로 본다.

이러한 가설들을 바탕으로, 인터넷 선거운동의 확산이 선거경쟁도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등장한 것은 2000년대 초반 이후이

다. 2002년 지방선거를 대상으로 ‘변화가설 vs 정상화가설’을 검토한

연구들에 따르면, 선거운동 웹사이트의 개설율, 접근용이성, 규모 및

세련도, 내용적 다양성과 업데이트 정도의 측면에서 다수당의 선거운

동 웹사이트가 소수당의 웹사이트에 비해 훨씬 나은 것으로 분석되

었다(김용철 2004). 또한 200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들의 홈페

이지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홈페이지 구축률, 게시판 기능의 활성

화 정도, 그리고 유권자 동원화 전략 등에서 소수당 후보들의 인터넷

선거운동이 다수정당 후보들에 비해 저조함을 재확인하고 있다(곽진

영 ‧고선규 2006). 그리고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인터넷 선거운동을

분석한 연구(윤성이 2008, 209-210)는 정당 및 후보자의 선거운동 웹

사이트 방문자들이 다수당에 편중되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정상화

가설의 적실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

둘째, 온라인 정치인 팬클럽(fan club)의 등장 배경, 조직 및 활동

등에 대한 연구이다. 한국에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최초의 정치

인 팬클럽은 ‘노사모’이다. 2002년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노사모의 활

약은 매우 인상적인 것으로,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이 이회창 후보에

15%이상 뒤지는 상황에서, 노무현 후보가 선거의 주도권을 잡는데

크게 기여하였다(윤성이 2003). 온라인 모임은 오프라인 조직에 비해

‘가입’과 ‘탈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점에 비춰볼 때, 소규모 온

라인 모임으로 출발했던 ‘노사모’가 대규모의 멤버십을 거느린 온라인

정치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는 자체가 매우 놀랍고 흥미로운 현

상으로 파악되었다. 노사모의 성공은 대체로 두 가지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 하나는 노사모가 ‘지역주의 타파’라는 정치적 유

인(political incentive)을 통해 독특한 집단정체성을 생성해 내는데 성

공하였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적절한 결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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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놀이와 재미’라는 ‘연대적 유인’(solidary incentive)을 효과적으

로 창출하였기 때문이다(강원택 2004).

노사모의 활약상은 이후 대통령 선거운동 양상에 크게 영향을 미

쳤는데, 대선 때마다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온라인 팬클럽이

형성되었다. 이들 정치인 팬클럽은 다분히 개별 정치인의 선거승리

목표로 조직되었고, 선거과정에서 후보자와 유권자 간의 중개 및 후

원 활동을 하는 선거머신(electoral machine)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장우영‧송경재 2007). 하지만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주요 포털사이트

에 개설된 팬클럽들의 분포 및 방문객 수는 유력 정치인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나, 사이버공간의 정치인 팬클럽들 역시 오프라인의 현실

정치 판도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장우영 2008; 윤성이

2008). 이는 정치적 가용 자원의 동원능력이 높은 다수당 후보(혹은

유력 정치인)들이 오프라인 공간을 지배하듯이 사이버공간 역시 다수

당 후보(혹은 유력 정치인)들이 지배할 것이라는 정상화가설의 적실

성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인터넷(전자)투표의 도입과 그 효과에 대한 연구이다. 우선

김용철(2003)은 미국 사례분석을 통해 한국의 인터넷투표 도입 가능

성을 진단한다. 인터넷투표의 편의성과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달리 한국사회는 인터넷투표 도입의 시급성이 별로 존재하지 않으며,

나아가 인터넷투표에 내재된 기술적 보안상의 문제점, 디지털 디바이

드의 가능성, 그리고 불건전한 선거풍토로 인한 부정선거 발생 가능

성이 높음을 지적한다. 따라서 국내에서 인터넷투표의 도입은 신중하

고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해외

의 전자투표 추진 현황 분석을 통해, 한국에서 전자투표 도입은 기술

적 신뢰성 및 안전성의 확보(류석진 ‧김용복 2009) 그리고 정치사회의

합의(정연정 2005; 김면회 2007) 및 시민사회의 신뢰 획득(조희정

2007)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비해, 전자투표 도입의 기대효과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

인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이현우(2001)는 2000년 미국 애리조나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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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예비선거 사례분석을 통해 인터넷투표의 도입이 투표율의 증가

에 기여하고 있으나, 정보격차로 인한 일부 사회집단의 과잉대표 현

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에 비해, 김용복(2007)은, 일본의

전자투표 사례들의 검토를 바탕으로, 전자투표의 실시가 무효표를 제

거하고 선거행정업무의 간소화와 효율화에 기여하나, 전자투표의 도

입이 투표율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

장한다.

2) 정당정치

“인터넷의 확산이 정당정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둘러

싸고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제시되었다(김용철‧윤성이 2005,

126-133). 그 하나는 ‘정당쇠퇴론’이다. 이에 따르면, 인터넷의 확산이

국가와 시민들 간의 직접적인 협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시민들은

더 이상 자신의 의사결정권을 정치적 대표자에게 위임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초래할 것으로 본다. 그 결과, 정당의 기능은 급속히 약

화되거나, “정당 없는 정치”(partyless politics)가 도래할 가능성이 있

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정당강화론’이다. 이에 따르면, 정보화의

진전에 대해 정당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적응하여 정치과정에서 정

당의 위상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즉 정당은 인터넷 기술

을 적극적으로 채택 ‧활용함으로써, 정당 조직 및 당내 민주주의의 강

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시민사회와 정당을 연계시켜, 자신의 지지자들

을 충원하고 규합해 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상반된 두 가설을 둘러싸고, 인터넷의 확산이 한국의 정당정치에

미치는 영향들에 관해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첫째,

인터넷 기반 커뮤니케이션이 정당-시민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다. 곽진영(2001)은 정치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접목하여 정당

웹사이트 구성과 서비스체계를 분석한 바 있다. 그는 인터넷 매개 커

뮤니케이션이 정당과 시민사회 간의 연계를 활성화시키는 효과적 기

제라는 전제하에, 정보의 개방성 및 투명성, 접근성과 공유성,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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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의 쌍방향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한국 정당 웹사

이트들의 정보공유 기능은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개방성

과 투명성 그리고 쌍방향성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6년이 지난 시점에서 발표된 연구(송경재 2007)에 의하면, 한국

정당들의 인터넷 활용은 정당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인터넷의 활용은 정당지도부와

당원 간, 당원과 당원 간, 정당과 시민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

는 효과를 낳고 있으며, 정당의 민주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작동하

고 있다고 주장한다.

둘째, 온라인 정치인 팬클럽의 등장과 활동이 정당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이다. 우선 온라인 정치결사체인 '노사모‘와 전

자정당(e-party)을 추구한 ’개혁당‘의 경험을 분석한 강원택(2005)의

연구는 인터넷의 활용이 정당의 기능 약화를 낳을 것이라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비록 인터넷이 새로운 정당이나 정치집단의 출현

가능성을 용이하게 하였지만, 인터넷이 초래하고 있는 정치적 환경변

화에 대해 기존 정당들 역시 정당체계의 개방성과 반응성의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의 확산이 기존 정당

체계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으로 이어지지는 못할 것으로 본다. 이에

비해, 장우영(2007)은 정치인 팬클럽이 정당정치를 약화시킬 수 있는

위협요소를 지닌 것으로 파악한다. 즉 정치인 팬클럽은 정당의 바깥

에서 형성된 ‘사인화된 정치적 결사체’인 까닭에, 이들은 정당을 우회

하는 경향이 강하며 회원들의 정당일체감 역시 상대적으로 낮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결과, 팬클럽 중심의 선거동원 및 이미지 정

치의 확산은 정당의 사인화 및 주변화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

한다.

셋째, 인터넷의 확산이 초래하고 있는 한국 정당정치의 환경 변화

를 분석한 연구이다(강원택 2007). 이 연구는 ‘정당쇠퇴론 vs. 정당강

화론’의 논쟁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다. 우선 인터넷의 확산이 정당

정치를 둘러싼 정치적 환경변화 - (i) 정치인 팬클럽과 같은 인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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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정치적 결사체의 등장, (ii) 개인화되고 파편화된 정체성의 확산,

(iii) 정치참여의 동인으로서 ‘놀이와 재미,’ (iv) 대안적 매개를 통한

정치참여의 증가 -를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리고 정당의 기능

약화 혹은 강화는 결국 정당들이 얼마나 새로운 정당정치의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적응해 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3) 의회정치

의회정치와 관련한 연구는 대체로 의정활동의 효율성과 대표성의

제고에 그 초점이 맞춰졌다. 의정활동의 대부분이 정보의 교환과 의

사소통이라는 정치커뮤니케이션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원활한 커뮤

니케이션은 의회민주주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묵시적으로 “의회와 의원들

의 정보통신기술의 적극적 수용 및 활용 여부는 의회정치의 질적 향

상 혹은 정치적 퇴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 가설에 입각하고 있

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첫째,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의회가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인터넷을 활용할 것인가에 관한 정책제안적 성격을 지닌 연구들이다

(김용철 2004; 강재규 2004; 정충식 2005; 방민석 2006; 강장석 2007).

이들 연구들은 대체로 외국 사례연구 혹은 비교연구를 통해 한국의

회의 인터넷 활용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다양한 연구방법을 이용한 국회의원들의 웹사이트 활용 행태

및 실태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다. 먼저 박재창(2004)은 국회의원 웹

사이트를 대상으로 정치정보의 수집, 배포, 협의와 대화 기능을 조사

하였는데, 그 가운데 33.0%가 전자 여론조사를 통한 정보수집을,

47.8%가 뉴스레터를 통한 정보 배포를, 그리고 57.7%가 토론방을 통

해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해, 단순한 정치정보의 수집 및 배포 보다 대화와 참여

의 공간 확대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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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의원일수록 지역유권자의 여론을 파악하려는 ‘정보관료형’ 의사

소통에 관심이 높으며, 신참의원으로 전국구 출신일수록 지역주민의

접근 및 자신의 의정활동을 선전하려는 ‘시장개척형’ 의사소통에 관심

이 높으며, 지역구 출신의 젊은 국회의원일수록 쌍방향 의사소통에

적극적인 ‘인터넷 의사소통형’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삼열‧류숙원(2007)은 제17대 국회의원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내용성(정보제공, 정치활동, 의사소통, 자원동원), 접근성(시각장애인

접근성, 개인정보보호정책, 접근성), 그리고 반응성 및 참여도의 분석

과 평가를 통해 국회의원의 사이버 의정활동의 실태를 살펴보고 있

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자신의 웹사이트를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가운데 100점 만점에서 81점 이상의 점수를 받는 웹사이트가 2개,

61-80점은 57개, 41-60점은 169개, 21-40점은 57개로 조사되어 의원

웹사이트의 질적 수준은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당별

로 보았을 때,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들의 웹사이트가 평균 59.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는 민주노동당의 대중정당적 성향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박한우(2005)는 하이퍼 링크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온라인

공간에서 국회의원 웹사이트들의 상호작용(항해환경) 구조를 검토한

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국회의원 웹사이트들이 가장 많이 아웃 링크

하고 있는 곳은 정당, 지방정부, 국회, 중앙정부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국회의원들의 비공식 연구모임 및 국회상임위에 대한 링크는 매우

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IV. 인터넷 안의 정치와 인터넷에 영향을 주는 정치

‘인터넷 안의 정치’가 오프라인 정치와 대비되는 온라인 공간의 자

율적 정치라면, ‘인터넷에 영향을 주는 정치’는 인터넷의 확산으로 인

해 제기되는 다양한 온라인 공공현안을 둘러싼 오프라인 정치현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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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1. 인터넷 안의 정치

‘인터넷 안의 정치’에 해당하는 기존 연구들의 분석대상은 사이버

공동체이다. 이 점에서 한국 사례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안의 정치’가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서이종(2002)의 저서이다. 그는 한

국사회에서 사이버 공동체의 등장 배경, 공동체의 유형과 내부적 특

징 등을 분석‧제시함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촉발시켰

다. 이후 이 분야의 연구는 기존 논쟁적 가설 및 의문점들에 기초하

여, 사이버 공동체의 내부 동학, 규범의 형성, 사회적 자본의 형성 등

대체로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첫째, 온라인 공간에서의 상호작용은 익명성, 선택성, 공시성 등의

차원에서 전통적인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상호작용과 구분된다. 이 점

에서, 온라인 토론공간에서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

는가는 학자들의 관심 대상이 되었다. 이준응‧김은미‧김현석(2007)은

온라인 게시판 참여자들을 ‘의견지도자’(게시글이 다른 참여자들의 주

목을 유발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해 내는 사람), ‘관심유발자’(게시

글이 타인으로부터 주목을 받지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지 못

하는 사람), ‘조용한 설득자’(게시글이 상대적으로 많은 주목을 이끌어

내지 못하지만, 소수 사람들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 내는 사람), 그

리고 ‘일반 토론자’(게시글이 타인의 주목을 유발하지도 못하고 긍정

적 반응도 이끌어 내지 못하는 사람) 등으로 분류하고, 이들 네 집단

의 규모, 인구통계학적 특징, 개인적 속성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

과에 의하면, ‘의견지도자’는 10.8%, ‘조용한 설득자’는 4.4%, ‘관심유

발자’는 6.9%, 그리고 ‘일반 토론자’는 77.9%로 나타났다. 그리고 의견

지도자들은 대부분 남성이고, 교육수준이 높고, 일반 토론자들에 비해

다소 연령이 높은 것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진보적인 성향을 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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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높은 수준의 정치지식을 보유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둘째, 사이버 공동체의 내부 규범의 형성과 작동에 대한 의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찬모(2003)는 설문조사를 통해 사이버 공동체의 규

범 형성과 그 내용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내부 규범

은 통신망 운영자(사업자) 및 사이버 공동체 운영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이며, 내용적으로 바른 언어 사용, 건전한 정보의 사용,

타인의 인권 존중 등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에 개별

사이버 공동체들이 규정하고 있는 내부규범으로 오프라인 모임에 적

극 참여할 의무, 상업적 글 게시 금지, 존댓말 등 바른 국어사용 등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송경재(2005a)의 경험적 분석에 의하면,

사이버 공동체가 오래될수록 그리고 회원이 많을수록 내부 규범 및

규칙을 보유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이버

공동체들이 내분 발생에 대한 대처방안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

는데, 이는 사이버 공동체의 특성상 내분이 발생하면 공동체의 분화

나 해체로 이어지거나, 내부 분쟁에 대한 학습효과로 인해 공동체 내

에 보이지 않은 규범이 내재화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한다.

셋째, 사이버 공동체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간의 관계를 둘

러싼 세 가지 경쟁적 가설 - (i) 사이버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 강화

론, (ii) 사이버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 쇠퇴론, (iii) 사이버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 창출 보완론 -을 염두에 둔 연구들이다. 이와 관련하여,

송경재(2005b)는 사례연구를 통하여 사이버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 축

척 가능성을 제시한다. 특히 사이버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은 구성원

들의 온-오프라인 모임의 강도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

한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장덕진 ‧배영(2006)은 온-오프라인의 상

호작용이 사회적 자본 형성 및 축적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사이버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 강화

론’과 ‘사회적 자본 창출 보완론’이 ‘사회적 자본 쇠퇴론’에 비해 보다

적실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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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에 영향을 주는 정치

인터넷의 확산은 온라인 네트워크 및 온라인 정보에 내재된 사회

적 가치와 이해의 배분 그리고 규제를 둘러싼 첨예한 정치적 갈등현

상을 야기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인터넷 자원을 둘러싼 정치

경제적 갈등이며,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및 ‘정보의 소통’을 둘

러싼 다양한 논쟁과 규제 현상들이다.

1) 정보 배분의 정치

정보자원의 분배 및 규범 형성을 둘러싼 정보 배분의 정치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두 가지 가설을 기초로 진행되어 왔다. 그 하나는 정

보통신기술이 자체 논리에 따라 발전하며 제반 사회경제적 변화를

이끄는 주요 추동력이 된다는 ‘기술결정론’적 가설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집단들의 이해관계가 특정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수요의 형성 및

기술의 내용‧속도‧방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회구성론’적 가설이다.

이러한 상반된 가설들은 ‘정보 배분의 정치’ 연구의 기본 출발점이 되

어왔으나, 기존 연구들은 두 가설들에 대해 절충적인 입장 - 과학기

술이 사회변화를 유발하는 측면과 사회가 과학기술의 변화를 규정하

는 측면의 동시적 분석 -을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배영자(2004)는 컴퓨터 기술 아키텍처 및 인터넷

프로토콜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이 관련 기업체, 전문가, 서버 관리자

등이 중심이 되는 수평적 질서와 권력관계에 기초한 강력한 수직적

질서에 기초한 혼합적 질서를 낳고 있으며, 과학기술이 이러한 정치

적 질서에 의해 영향 받을 수 있음을 지적한다. 실제로 한국에서 이

동통신(IMT-2000)을 둘러싼 기술표준 선정에 대한 사례분석에 의하

면, 기술표준의 채택은 세계시장, 국가, 그리고 관련 민간부문 간의

기존 질서에 변화를 낳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기술표준의 선정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조화순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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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 김의영‧이영음(2001)과 김유향(2001)은 인터넷공간의 주

소체계(DNS)를 관리하는 국제인터넷주소위원회(ICANN)의 역할과

기능은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가간의 권력의 차이가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에 의하면, DNS의 관리는 새로운 사이버공간에서의

영토확장을 위한 경쟁을 비롯한 관련 행위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

는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고 한다. 따라서 DNS 관리를 둘러싼 정치적

역학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해관계의 충돌 및 상충을

조화롭게 조율해 낼 수 있는 거버넌스의 구축이 시급함을 주장한다.

그러나 유현석(2005)은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사이버공간 및 정보유통을 둘러싼 관련 당사자들의 첨예한

이해갈등이 정보자원의 협력적 관리를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창출

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2) 정보 규제의 정치

인터넷 규제의 정치를 둘러싼 초기 논의는 ‘정보민주사회론’ vs.

‘전자감시사회론’이라는 담론적 수준에서 전개되었다(고영삼 1998; 장

우영 2005). 전자가 인터넷의 확산이 국가권력의 독점을 분산시키고

시민의 정치권력을 확대시켜 궁극적으로 ‘정보 기본권’ 및 ‘민주주의’

의 성취에 기여하다는 가설에 입각한 것이라면, 후자는 인터넷의 확

산으로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고 궁극적으로 권력기관에 의해 사회

구성원이 감시‧통제받는 상황이 도래될 수 있다는 가설에 기초한 것

이었다. 이러한 가설들은 이후 구체적인 현실 이슈에 근거한 인터넷

규제의 정치에 관한 사례 연구들의 토대가 되었다.

첫째, ‘표현의 자유’와 불건전한(혹은 불법적인) 정보유통에 관한

논의이다. 이는 온라인상의 불건전한 정보의 유통 방지를 취지로

1992년 10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및 동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정

보통신윤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온라인상의 표현물에 대한 규제를 가

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김동민(2002)은 청소년 보호도 중

요하지만 그것이 국민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보다 우월한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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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는 국가의 법적 규제보다는 네티즌 사

회의 자율적 규제를 통한 해결이 더욱 중요함을 지적한다. 이와 유사

한 맥락에서 송경재(2005c)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정치 패러디가 규제

의 대상이기 보다는 일종의 참여적 의사표현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

서 온라인 정치패러디에 대한 국가의 규제는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강내영(2008)은 한국의 ‘소리바다’와 중국의 ‘신미엔

상’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국가의 인터넷 저작권에 대한 규제는 일

반화된 경향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는 강화된 저작권제도가 인터넷

문화공간에서의 생산과 소비의 무한순환구조를 훼손시켜 인터넷 공

간에서의 문화생산을 위축시킬 수 있음을 경고한다.

둘째,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관한 논의이다. 표현의 자유

와 프라이버시 보호는 상호 상충적인 측면을 지닌다. 표현의 자유를

강력히 보호하면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소지가 농후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강력히 보호하면 자유로운 정보유통 및 정보공개와 같

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다분하다(임상수 2006). 이러한 측

면에서 조일수(2005)는 인터넷 공간에서 ‘정보인권’(표현의 자유, 프라

이버시 보호 등)의 효과적 보호는 법을 통한 국가권력의 개입보다는,

자율적 인터넷 실명제를 통해 정보생산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강력

한 프라이버시 보호기술의 활용을 통해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이

나 오남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셋째, 국가의 개인정보의 축적 및 활용에 대한 논의이다. 2002년

정부의 NEIS(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도입과 관련

하여, ‘정보행정의 효율성’과 ‘정보인권 침해론’이 첨예하게 대결하였

다. 이와 관련하여, 장우영(2004)은 정보기술의 사회구성론적 시각을

적용하여, 기술 효율성의 논리에 경도된 정부의 정책실행이 인권침해

우려 및 저항을 초래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NEIS 정책의 수정을

가져왔다고 지적한다. 조화순(2005) 역시 사회구성론적 시각에서 정

부의 전자주민카드 도입정책이 정보사회의 균열구조와 국가-시민사

회 및 시민사회 내부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음을 분석하면서, 실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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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정보사회의 민주적 질서 구축을 위하여 정보기본권의 정립

및 기득 세력에 대한 적절한 통제 메커니즘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

적한다.

넷째, ‘익명제 vs. 실명제’를 둘러싼 논쟁이다. 이 논쟁은 2004년 개

정 공직선거법을 통해 인터넷 선거게시판에 실명제가 도입되고, 이후

2005년 이른바 ‘개똥녀 사건’과 ‘연예인 X파일'을 계기로 정부가 실명

제를 인터넷 게시판 전반에 확대시키려 과정에서 증폭되었다. 2) 그리

고 정부는 2007년 1월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을 통해 이른바 ‘일반게시

판 실명제’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실명제의 입법화에 대해, 이항우

(2008)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사회적 차원에서 실명제 찬성에 대한 인

지적‧규범적‧정치적 담론 자원 및 전략을 성공적으로 동원‧구사하였

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황용석(2007)은 온라인 공간에서 익명

제와 일탈행위의 높은 상관관계를 전제로 인터넷 실명제가 추진되었

지만, 경험적 연구들은 익명성과 일탈행위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지지해 주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여라(2008)는 인

터넷 실명제의 실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

고, 법적 강제력에 의존하기보다는 건전한 사이버 문화의 조성을 통

한 사이버공간의 개방성과 익명성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제의한다(김

여라 2008).

V. 결론: 요약 및 향후 과제

지금까지 우리는 세 차원에서 사이버 정치현상에 대한 기존 연구

들을 살펴보았다. 우선 ‘인터넷의 정치적 활용’을 둘러싼 기존 연구는

2) 실명제 도입 찬성론자들은 익명성이 개인정보의 유포 및 언어폭력을 통

한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과 같은 인권 침해적 역기능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것이고, 반면 실명제 도입 반대론자들은 인터넷 실명제의 추진

논리 및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으며,

실명제 도입으로 인한 개인정보침해 소지가 있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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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확산이 일반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동원론’과 ‘강화론’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왔으며, 그 가운데 강화론적 시각이 힘을 얻어가

고 있는 추세이다. 온라인 토론의 경우 ‘공론장’ 모델과 ‘파편화’ 모델

이 경쟁하고 있으며, 사회운동의 경우 ‘강화론적 시각’ 보다 ‘변형론적

시각’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그리고 선거정치의 영역에서는 ‘변

화가설’보다는 ‘정상화가설’이 더욱 현실적 유효성을 지닌 것으로, 정

당정치의 경우 ‘정당쇠퇴론’과 ‘정당강화론’의 논쟁을 탈피하고 인터넷

의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을 동시에 검토하는 ‘유보론적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의회정치의 수준에서 의정활동의 대표성과 효율

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다.

순수한 온라인상의 정치를 의미하는 ‘인터넷 안의 정치’의 경우, 사

이버 공동체 내부의 정치 역학적 실태 및 규범 형성, 그리고 사회적

자본의 형성 및 축적 가능성에 대해 분석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

히 사이버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 형성 가능성을 둘러싸고, 기존 연구

들은 ‘사회적 자본 강화론’ 및 ‘사회적 자본 창출 보완론’이 ‘사회적

자본 쇠퇴론’에 비해 보다 적실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한

편, 정보자원을 둘러싼 오프라인 정치를 의미하는 ‘인터넷에 영향을

주는 정치’의 경우, 크게 정보배분의 정치와 정보규제의 정치를 중심

으로 진행되어 왔다. 전자와 관련하여, 기존 연구들은 기술결정론과

사회구성론의 절충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후자와 관련하여,

두 가지 논쟁적 시각 - 정보민주화론과 전자감시사회론 -을 논의의

배경으로 삼아, 외부권력의 강제적 규제보다는 네티즌들의 자율적 규

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은 인터넷의 확산이 한국의 정치과정에 미치는

영향들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여 왔다. 그러나 체

계적인 사이버정치학의 정립과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기존 연구들은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연구 분야의 균형적

발전이 필요하다. 연구 주제의 측면에서 대부분의 기존연구들은 ‘인터

넷 활용의 정치’에 편중되어 있으며, ‘인터넷 내의 정치’와 ‘인터넷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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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정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있다. 인터넷이 대중화됨에 따라, 다양한 영역에서 사이버 공동체의

영향력은 꾸준히 증대하고 있으며, 정보자원의 분배와 규제는 정치적

갈등의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소

홀하게 취급된 이들 분야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는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이버 정치현상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기

존 연구들이 유기적 연관성을 지니면서 진행되기 보다는 특정 세부

주제에 매몰되어 각각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 결

과, 사이버 정치현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 및 체계적인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정치현상은 연쇄적 혹은 상호작용

적 인과관계를 내재한다. 예컨대, ‘인터넷 안의 정치’ 현상이 ‘인터넷

에 영향을 주는 정치’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활용의 정치’의 중

요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이와는 반대의 방향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셋째, 사이버 정치현상에 대한 비교론적 연구가 필요하다. 인터넷

은 가치중립적인 기술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기술을 채택하고 이용

하는 방법 및 방향, 온라인 공간의 윤리와 규범의 내용, 그리고 인터

넷 자원을 둘러싼 경쟁과 인터넷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내용은 국가

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즉 정치체제, 정치문화, 정치과정의 특

징, 경제적 수준 등과 같은 지역적 특징 변수들을 고려한 비교론적

연구들을 토대로 다양한 가설들의 창출과 검증을 통해 사이버 정치

현상 연구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고 심화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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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Trends and Tasks of Cyberpolitics

in Korea

Kim, Yong-cheol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Cyberpolitics, composed of "Political Use of the Internet,"

‘Intra-Internet Politics," and "Politics that Affects the

Internet," represents a new research area. Over the last 10

years, many studies have been published and have contributed

to the understanding of the influences of the Internet on

politics. This paper examines existing studies on Korean

cyberpolitics and suggests future research directions.

Based on a review of the Korean cyberpolitics literature,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First, in terms of research

topics, a balanced research focus would be beneficial. Second,

a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should be adopted previous

studies have tended to approach the subject with a narrow

perspective. Third, a cross-national comparison would be

insightful.

Keywords : Internet, Cyberpolitics, Political use of the

Internet, Intra-Internet Politics, Politics that

Affects the Internet.


